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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system in South Korea via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standardization of disaster terminology, manual generalization, and enhanced

disaster safety system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r smooth cooperatio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more focused strategy o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zones, and the exchange areas instead

of a comprehensive strategy in the widespread area.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expert groups identified system reform as the most important reform with regards t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followed by policy reform and cooperation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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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평창동계올

림픽 참가 제안을 계기로, 2018년 1월 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은 재가동 되었다(2018 Inter Korean Summit. 2018. 

10. 25). 

그리고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선수

단 공동입장과 실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2018 Inter Korean 

Summit. 2018. 10. 25).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 

졌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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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점 큰 의의를 지닌다(2018 

Inter Korean Summit. 2018. 10. 25). 

특히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전쟁

이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과거 

냉랭하였던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하한 군사적 상호 

불가침 확인과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체제를 다짐하였다(2018 Inter Korean 

Summit. 2018. 10. 25). 

그 이후 2018년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

루어 졌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

였고,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약속, 정상회

담 정례화⋅수시화를 향한 실천적 행보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2018 Inter Korean Summit. 

2018. 10. 25). 

그리고 2018년 9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

루어지면서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 평양 공동선언 에서 

양국 정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2018 Inter Korean 

Summit. 2018. 10. 25).

이렇듯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바람은 오랜 기간 단

절되어온 남북 교류와 미래 예상가능 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유형의 진화와 

변질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바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현실적인 재난

관리시스템 개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이후 통일 상황이 한반도에도 

발생이 된다면 한반도내의 재난안전시스템의 개편을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히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

전되어지는 것을 대비한 북한 통일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외교⋅안보⋅문화⋅예술분야 등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Kwon, 2018: 2).

남북관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방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

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작스런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종전선언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종합

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포용력을 높

이고 동시에 정부와 민간협업을 통한 과정에서 재난

안전 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Kwon, 

2018: 2).

Ⅱ. 통일한국 재난안전시스템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1. 제도개편

우리나라의 각종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
복구와 관련한 내용이나 남북한 접경지대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상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 등을 고

려하여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로 해석이 가능하다

(Park, 2018: 29).

남북관계발전법 제10조에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으나, 이를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재난 대응을 위하여 공동

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이를 법

령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Park, 2018: 29).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이외에도 재난관련 각 법령상에 해당 부분에 이에 대

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남북 당국 간의 재난안전시스템의 공동 협

력을 위한 협의와 합의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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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대비 국내 재난관련법제 정비

통일을 대비하여 국내의 재난관련 법제 정비를 위

한 관련 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재난관리단계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둘 수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제1조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단계인 예

방⋅대비⋅대응⋅복구가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안전

문화 활동과 더불어 이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 

사항을 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심의 기관의 기능, 안전

관리계획,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한 주요 내

용을 다루고 있으나 남북한 접경지역 재난 발생 시 재

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정 및 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협조내용도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

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를 목적으로 규정된 

재해구호법이다. 재해구호법에는 재해구호계획 수립

과 구호기관의 활동내용과 구호체계 구호비용이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에도 남북

한 접경제대의 재난 발생 시 구호체계나 미래 통일한

국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구호와 관련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난으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규정된 자연재해대

책법을 살펴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계

획, 대책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

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남북한 접경지역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규정이나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역의 자연재해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는 않다.

넷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국민의 재산 

및 생명과 국토와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지진 및 화산으로부

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관리 단계인 예방⋅대

비⋅대응 및 관련 대책에 관한 내용과 피해경감을 위

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북한에서의 지진 

및 화산발생과 관련한 재해대책과 관련한 특별한 규

정은 없고, 다만 항공교통본부훈령 제42호에 의거한 

백두산 화산폭발 시 예상 확산경로 및 통제 안이 있다. 

여기에는 화산폭발 정보 입수 절차 및 수신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나 관련 재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통일대비 국내 남북교류 국내법령 정비

우리나라 남북교류와 관련한 국내 법령은 크게 남

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국

가보안법이며, 남북합의서는 168건이다.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계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대한민

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한 

법이다. 특히 남북한의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의거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

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제6조부터 재12조까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평화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구현을 위

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

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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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

요한 사항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서로

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공

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이다. 관련법에

서는 개발과 투자와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

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재난발

생 시에 따른 지원,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은 담

고 있지 못하다.

셋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이남지역 간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이는 향

후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

법에서는 협력 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

술, 경제로 정의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의 내용은 

없다. 그리고 관련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도 안전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넷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

8조에 의하면 기금은 남한과 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

래에 필요한 비용적 제반사항의 전부나 일부 지원하

며, 문화협력사업이나 학술사업, 체육협력사업에 필

요한 경제적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경제

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남북교류와 남

북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

거나 자금지원이나 손실보전에 관련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를 하며, 그 밖

에 남북한 신뢰와 남북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남

북한 교류⋅협력에 필요한 경제적 자금 융자⋅지원하

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 기금 경비

의 지출에 용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금용도에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

대, 교류지대에서 발생가능한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지원도 포함

되어야 된다고 본다.

3) 통일대비 재난관련 북한법 연구 및 분석

북한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63개 조항

으로 이루어진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우리나

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상응하는 기본법이

라 볼 수 있다.

그 외에 재난관련 법으로는 󰡔소방법󰡕, 󰡔지진화산피

해방지 및 구조법󰡕, 󰡔토지법󰡕, 󰡔산림법󰡕, 󰡔폭발물처리

법󰡕,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철도법󰡕, 󰡔배안전법󰡕, 

󰡔원자력법󰡕, 󰡔전염병예방법󰡕, 󰡔방사성오염방지법󰡕, 󰡔독
성물취급법󰡕이 있다(KLRI, 2017: 296).

일반적으로 북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

률은 당의 지시, 당 규약, 유일사상을 우위에 두고 있

으며 북한의 체제이념이 나타난다(KLRI, 2017: 313).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북한법의 이론과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깊이 있는 연 구분석이 이

루어져야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제정비와 법제통

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책개편

현재의 남북한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책과 용어

가 다른 이유는 사회체제의 다름에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과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과 

언어(표준어)의 정립은 남한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Choi, 

2007: 203). 

그리고 표준어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에는 외래어

나 일본어투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국어 순화작업

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

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말다듬기 과정을 통해 새

로운 단어들이 탄생했다(Choi, 2007: 204-207).

또한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

문규정이 달라서 생겨나게 된 어휘들,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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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생긴 새로운 북한식 표기법으로 남북한의 언어

와 어휘차이가 발생하였다(Choi, 2007: 204-207).

이렇듯 형태가 다르지만 뜻이 같거나 형태는 같지

만 뜻이 다르거나 남북에서 새롭게 탄생한 어휘들로 

인하여 언어장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재난용어의 경우 재난의 복잡성, 긴급

성, 위급성의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

하면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난 

용어의 표준화와 정책개편은 필요하다.

1) 통일대비 재난용어 표준화

남한과 북한이 미래사회 통일을 하고 민족 간에 통

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질적인 언어의 통

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사용자간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언어적 

환경은 매우 다원화 된 것이 현실이다. 서로간의 언어

사용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통합은 

필요하다(Gim, 2019: 19).

특히 재난과 관련한 용어는 공적인 언어와 공식문

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남북한 재난용어 통합을 

위한 전문가조사와 어휘 운용에 차이에 대한분석, 통

합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Im & Choi, 

2015: 7; Kwon, 2004: 1; Choi, et. al., 2015: 395).

2) 남북통합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남북한의 재난유형, 재난특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복합화로 현대사회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법체계에서는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체계

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관련 매뉴얼은 전무한 상황이다.

남한에서는 태풍, 지진, 화재, 감염병, 폭발 등과 같

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 조치 매뉴얼이 구성되

어있다. 그러나 통일된 미래 안전한 한반도 사회를 대

비하기 위한 매뉴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한의 위

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실

제 재난 시 매뉴얼에 사용된 용어의 남북한 이질성, 

남한의 행정조직 구조 하에 정리된 시스템으로 하여

금 실제적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사회 안전 한반도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부처별 대응을 넘어서는 남북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의 유형을 기

반으로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여 기능별⋅유형별로 융

합 및 협업 형태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Song & 

Park, 2017: 51).

3) 통일대비 직무분석과 업무영역 재설정

통일을 대비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과 업무영역을 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독일

의 경우에는 국가의 귀기관리시스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위기관리계획, 자원 동원, 재해

계획, 복구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규정을 구성

하였다(Min & Kwon, 2014: 235-236).

통일당시 독일의 재난관리 직무와 기관은 독일 연

방 내무성의 개선안으로 그 당시의 독일 상황의 경제

수준과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로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에는 재난발생 

시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상황을 연계하고, 모

든 정보는 내무부 중심으로 통합 관리 하였다. 재난 

발생 이후 실제적 구호활동 및 복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는 행정관리 차원에서 통합조정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게 업무영역을 구성하였

다다(Min & Kwon, 2014: 235-236; Schmidt, 1993: 39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와 업무영역의 효율화

를 위한 현실성 있는 조직 재설정이 요구된다.

3. 협조시스템 개편

실제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공식적 

통계나 정보를 찾을 수는 없다(Eberstadt & Banister, 

1992: 505). 다만 북한의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재난

이 발생한 이후 내부 기관의 역할과 대응을 일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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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수, 가뭄의 경우에는 북한주민

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북한의 개발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는 홍수 발생 시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

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산림 황폐화는 홍수로 

인한 산사태, 농지 훼손, 토지 황폐화, 가뭄, 식량난, 

산림 훼손, 홍수, 산사태로 이어진다(ShinDongA, 2018. 

09. 19).

북한의 자연환경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현재 

훼손되고 있다. 북한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은 북

한 전체면적의 약 80%이며 이는 한반도 전체면적과 

비교해 볼 때 약 60%를 차지한다. 

북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북한

에서는 농지확장과 과도한 산지개간으로 훼손하고 있

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땔감 소비의 증가, 산

사태, 해충, 산불에 의해서 산림은 급격히 황폐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hin & Back, 2014: 165).

북한의 수자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원은 풍부하

지만 강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지형 특성으로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북한 산업 시설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

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부족에 의한 수질오염도 심각

하다(KEI, 2008: 20-21).

또한, 북한의 경우 거주지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

는 수자원이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수질 

지표는 기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

염된 하수와 폐수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면서 수질은 더욱 악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하천 오염 및 생태계 파괴는 관

련 질병 증가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

의 환경은 재난 발생에 밀접한 관계성을 띄고 있고, 

다양한 피해를 유발한다(KEI, 2008: 20-21).

1) 남북 재난협조 시스템 마련

북한에서는 지진의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

지만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공동

연구와 협조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두산 화산폭발 역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북한, 중국 3국의 공동

연구와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7: 66-67).

사회재난과 관련하여서는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재난으로 나타고 있

다. 그리고 북한의 속도전에 따라 건물 또는 시설물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발생의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7: 66-67).

따라서 남북한 재난안전시스템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난유형을 파악하여 예방⋅대

비⋅대응⋅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에서의 재난안전 

공동훈련 실시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접경지대, 경제협력

지대, 교류지대에서의 재난안전 공동훈련 실시는 필

요하다.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구분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와 해상에서 북방한계성과 잇닿는 

시⋅군을 비롯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

으로 한다. 이 지역은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

두천시, 포천시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

군, 고성군, 춘천시를 의미한다.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에서의 재난안전 

공동훈련은 상기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하는 

남⋅북한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타 지역에서 보다 공동훈련이 수월하고 비용

이 적게들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난안전 공동훈련 실시를 통하여 남북한 간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the Reform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7

에 상호이해와 신뢰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며 접경지

역, 협력지역 거주 주민과 북한주민의 편익증진과 삶

의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한

반도의 통일과정 상황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 

시 이재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마련과 적응성 검

토가 사전에 마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hoi, 

2009: 65; Jeon, 1997: 3). 

3) 관련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북한의 인도적지원은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북한에서의 재난 발생 시에 국내 민간단

체의 인도적지원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

인다(Kim, 2012: 68; Haggard & Noland, 2009: 384-385; 

Choi, 2011: 1).

Moon(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민간단체의 대북지

원활동으로 정부에서도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대북지

원활동의 정책에 정례화 되었음을 주장하며, 민간단

체가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주요한 행위자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의 활성화는 남

북통일에 있어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정

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된 영향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Eberstadt, 1997: 77; Merkel, 2008: 289; 

Kim, 1996: 81; Hong, 2002: 1237). 

Ⅲ. 조사설계

이 연구의 설계는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통일한국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첫째, 통일한국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요인(要因)들과 요인 내 각 세부 요인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측정지표와 지

표별 3개씩 측정기준을 합한 총 9개의 측정(항목)기준

을 설정하였다.

둘째, 상대적 중요도 분석과 우선순위 분석은 

<Table 1>에서 제시한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측정지

표 및 측정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방법을 

활용하는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표본은 재난관리 관

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즉,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는 관련 전문가 20명

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자메일l과 방문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20부 중에서 15부를 회수하였고, 이를 대상으

로 계층분석절차(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의 신뢰성은 전

문가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참고하였

은데,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

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에서는 CR

이 20%(0.2)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Saaty, 1982; 

Lee, 2003). 

이 연구에서도 각 계층별 가중치의 CR은 20%(0.2) 

미만에 대해서만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회수된 설문지 총 15부 중에 CR값이 20%(0.2) 이

상인 3부를 제외하였고, CR값이 20%(0.2) 미만인 12부

에 대해서만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전문가들은 제

도개편을 1순위(71.5%)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다음 

정책개편을 2순위(18.7%)로 중요시하였고, 마지막 협

조시스템 개편을 3순위(9.8%)로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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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easured Index Criteria Details

System Reform

Domestic Law and Legislation reform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Requires the reform of the law related to the disaster and safety in the preparement 
of unification 

Domestic Law and Legislation Reform with regards to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Law and Legislation reform is required for the legislations with regards to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make changes on the disaster 
and safety related legislations. 

Study and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Law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Further Study on the disaster and safety legislation of North Korea required 
for the future consolidation of the legal system between two nations.

Policy
Reform

Standardization of the terminology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Official disaster terminology is required for the standardization between two 
nations.

Develop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manual 
Requires the writing and completion of the comprehensive official manual 
and maintain and manage for use. 

Job analysis and restructure of the job scope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Requires job analysis and restructure of the job scope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Cooperative
System
Reform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disas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quires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and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disas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int training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sectors and the exchange areas 

Requires the regular disaster and safety training on the joint area

Flourish the exchange between related civil organizations 
Exchange between Civil organizations in the sector of disaster of safety management 
is expected to cat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Table 1. Criteria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for reform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preparement
of the unified Korea 

Measured Criteria System Reform Policy Reform Cooperative System Reform

Result 0.715 0.187 0.098

Priority 1st 2nd 3rd

※ CR < 0.2

Table 2. AHP analysis result on the index of the measured criteria

Index
Meausred

Criteria Measured Result Priority

System 
Reform

Domestic Law and Legislation reform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250

Domestic Law and Legislation Reform with regards to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655 1st

Study and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Law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095

Policy 
Reform

Standardization of the terminology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731 1st

Develop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manual 0.188

Job analysis and restructure of the job scope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081

Cooperative 
System
Reform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disas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0.122

Joint training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sectors and the exchange areas 0.074

Flourish the exchange between related civil organizations 0.804 1st

※ CR < 0.2

Table 3.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on the sub criteria

템 개편에서 무엇보다도 통리대비 국내 남북교류 국

내법령 정비, 통일대비 국내 재난관련 법제 정비 등 

제도 개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하위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영역에서는 통일대비 국내 남

북교류 국내법령 정비를 1순위(65.5%)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정책 개편 영역에서는 통일대비 재난용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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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eausred

Criteria Measured Result Priorit

System 
Reform

Domestic Law and Legislation reform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17875 2nd

Domestic Law and Legislation Reform with regards to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468325 1st

Study and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Law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067925

Policy 
Reform

Standardization of the terminology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136697 3rd

Develop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manual 0.035156

Job analysis and restructure of the job scope for the preparement of the unification 0.015147

Cooperative 
System
Reform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disas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0.011956

Joint training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sectors and the exchange areas 0.007252

Flourish the exchange between related civil organizations 0.078792

※ CR < 0.2

Table 4.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on the sub criteria with the weighted index

준화를 1순위(73.1%)로 가장 중요시 하였다. 

마지막, 협조시스템 개편 영역에서는 관련 민간단

체 교류 활성화를 1순위(80.4%)로 각각 중요시하고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통일대비 국내 남북교류 국내

법령 정비를 1순위(46.8%)로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통일대비 국내 재난관련법제 정비를 2순위

(17.9%)로 중요시 하였으며, 통일대비 재난용어 표준

화를 3순위(13.7%)로 각각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통일대비 재난관리시스템 개

편에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대비 국내 남북교류 법령의 

정비와 국내 재난관련 법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통일대비 재난용어 

표준화 작업이 또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남북한이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재난관리 시스템

을 개편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와 더불

어 재난관리는 인간의 존엄성확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다양한 원인으로 자연환경이 훼

손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재난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드러

나 있지 않을뿐더러, 조직, 법⋅제도 등도 미흡한 수준

이다(Shin & Back, 2014: 171).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의 기본적 목표는 남북한의 

재난관리 역량을 넘는 인도적 참사로 부터의 주민 보

호이다. 재난 발생은 기본권 침해와 개인적 삶, 재산, 

일상에 위협을 준다. 특히 재난은 적극적 대응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남북한 재난관리 시

스템 개편 근거를 이론적 토대로 재시한 후 방안과 향

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Lee, 2001: 50). 

통일대비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상대적 중

요도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제도개편을 1순위(71.5%)

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다음 정책개편을 2순위

(18.7%)로 중요시하였고, 마지막 협조시스템 개편을 3

순위(9.8%)로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

템 개편에서 무엇보다도 통리대비 국내 남북교류 국

내법령 정비, 통일대비 국내 재난관련 법제 정비 등 

제도 개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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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연구결과 관련한 법제정비, 재난용어 표준화, 매뉴

얼 일반화,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

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유형의 설정과 지역선

정이 아닌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

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은 유사한 지형구조로 연결되어 있으

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난의 

종류와 피해유형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서로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협

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민족 동질성 회복뿐만 아니

라 향후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에서 영구적 평화통일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Park 

& Oh, 2017: 218; Lee, 2012: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광

범위한 범위에서 재난안전시스템의 협력을 진행하기

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난의 범위를 설

정함에 있어서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유형 

및 시기를 적절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Kelman, 2003: 

126-139; Kelman, 2006: 215). 

사실 모든 종류의 재난을 대상으로 협력을 구축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선은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Park, 2016: 21).

물론 남북관계 및 교류가 확장되어 가면 다양한 발

생 위험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는데 에는 이의가 없다. 그 외에도 장기

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미세먼지, 백두산 화산폭발, 

지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치명적인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확

장될 필요는 있다(Park, 20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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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국문초록 남북관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방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작스런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

력사업 추진에 따른 종전선언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포용력을 높이고 동시에 정부와 민간협

업을 통한 과정에서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관련한 법제정비, 재난

용어 표준화, 매뉴얼 일반화,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유형의 설정과 지역선정이 

아닌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통일대비 재난관리

스템 개편에서 제도개편을 1순위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정책개편을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협조

시스템 개편을 3순위로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제어：한반도, 재난관리시스템, 재난관리, 통일, 재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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